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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기계를 속이는 것은 죄가 될까. 적어도 ‘위

계(속이는 행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아니

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계에 의한 업

무방해의 대상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사

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

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건당 30만

원의 수당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가로챈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쪼개기 송금’은행 업무방해 아니다… 

대법 ‘사람 아닌 기계 속인 건 죄 아냐’

판결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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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가로챈 돈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

다. A씨는 기기에 설정된 ‘1인 1회 100만원’

이라는 송금 한도를 회피해 거액을 한꺼번에 

송금하려고 주범으로부터 전달받은 494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9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쪼개기 

송금’을 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형

사배상명령을 인용해 1억여원의 배상명령도 

내렸다. A씨가 실제로 얻은 수익은 ‘건당 30

만원’의 수당에 불과했지만 사기죄의 공동정

범으로 인정해 범죄 피해액 전체에 대한 연대

배상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2심의 판단도 같

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혐의 중 ‘위계에 의

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은

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 과정에 은행 직

원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

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

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A씨의) 행위

로 인해 업무 관련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

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엔 위계가 있었다

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경향신문&경향닷컴)


